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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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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5. 9. 173,8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구리세무서 및 서초세무서는 B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상속세

합계 183,215,050원을 다음 표 '납부기한'란 각 기재와 같은 일자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의 체납액 합계는

241,921,82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부가가치세 2018 2018.06.30. 2018.12.01. 1,247,250 1,761,510

2 종합소득세 2018 2018.12.31. 2019.09.15. 1,053,700 1,409,210

3 상속세 2018 2018.04.09. 2019.11.30. 108,618,870 143,648,390

4 부가가치세 2015 2015.12.31. 2019.11.30. 1,627,520 2,152,140

5 부가가치세 2017 2017.06.30. 2019.11.30. 2,039,980 2,697,480

6 부가가치세 2016 2016.12.31. 2019.11.30. 5,357,200 7,084,540

7 부가가치세 2016 2016.06.30. 2019.11.30. 8,101,140 10,713,420

8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2019.11.30. 2,989,050 3,952,710

9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2019.11.30. 3,401,440 4,498,370

10 종합소득세 2016 2016.12.31. 2019.11.30. 43,593,260 57,651,710

11 종합소득세 2016 2016.12.31. 2021.01.21. 5,185,640 6,352,340

합계 183,215,050 241,921,820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9. 5. 9.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173,8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황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예금 215,000원 상당이 있었음에 반하여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241,921,82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에

따라 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B에게 2008. 4. 11.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5. 9. 변제받은 것이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예지


